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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5.30.(금)� 배포�즉시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전투표소 주변 카메라 설치하고 

불특정 유권자 촬영한 불상의 인원 …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 대전시 서구 갈마동 관내 사전투표 인근 불상의 인원 5~6명 카메라 3대 설치하고 유권자 무단촬영
- 유권자 항의에 따라 언쟁 발생 … 관내 경력 투입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 해산
- 무단촬영으로 선거인의 투표의사,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 초래 … 향후 동일 사례 고발·엄벌

□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30일 “대전시당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소 출입 유권자를 촬영한 불상의 인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방법 등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동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률지원단은 이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불상의 인원 

5~6명이 카메라 3대를 거치해 투표소 출입 시민들을 집계하거나 임의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불상의 인원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하라! 자유시민들은 사전투표 

인원수를 직접 계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또한 게시했다. 

특히 해당 상황과 관련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와 유권자간 언쟁 또한 발생했다.

소란 등에 따라 관내 경력이 출동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법률지원단은 카메라 설치 등 이 같은 행위를 투표방해죄에 해당하는 등 선량한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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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불특정인 다수가 촬영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인을 무단촬영했다”면서 “선거인의 투표의사,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선거의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 박 단장은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소중

한 수단이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끝>


